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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5월 25일 Tyler v. Hennepin County, Minnesota판결

(597 U.S. 1 (2023))을 하여 재산세의 체납으로 인한 공매의 잉여금을 재산권자에

게 돌려주지 않고 몰수하는 것이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에 해당한다는 전

원일치 의견으로 판시하여 재산권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하였다. 연방제2심법원은

원심판결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Minnesota주의 법률을 적용하여 재산권

(property)을 분석하였을 때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연방

제1심법원도 재산권을 Minnesota주의 법률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사실상 피해(the

injury in facts)가 발생하지 않아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시한 것(505 F. Supp. 3d

879, 883 (Minn. 2020)과는 달리 연방대법원은 재산권(property)을 관련 연방법과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을 인용하여 분석하여 재산권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Horne v. U.S. Dep’t of Agric.판결(576 U.S. 351

(2015)에서 과잉생산된 건포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가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는

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두 판결문이 모두 로버트 대법원장(C. J. Roberts)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과 수용대상의 대상이 토지・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권(fee)가 아

닌 교환가치 혹은 동산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재산권자의 권리 보호에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세금 체납시 강

제징수절차의 진행에서도 재산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우리나라 국

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잉여금의 처리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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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국세징수법 에서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자 등의 재산에 관

한 체납자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공매하고 공매대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이렇게 공매대금을 분배하고 남은 금

액 즉 잉여금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렇게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매각 대금 중 잉여금을 체납자에게 지급

하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당연한 규정이며 우

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국제징수법의 입법목적은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실현에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 등에 조세채권의 자력집행력을 인정하는 취지

는, 절차를 직접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화된 대상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채권의 만족에 일정 정도 우선적 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데에 있을 뿐, 대상재

산의 현금화 단계에서 조세채권 및 절차비용 이외에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도

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한바가 있다.2)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에 비추어보면 체납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납자 등의 재산에 압

류・공매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조세채권 및 절차비용 이외에 남은 잉여금은

당연히 체납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권의 교환가치를 보장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부동산세 체납으로 압류・매각대금 중 잉여금을 조세채

권자가 몰수하는 제도가 문제가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례3)가 있어서 소개

하고자 한다.

1) 국세징수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2. 체납액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헌재 2009. 4. 30. 2007헌가8) 이 사건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매각 대금 중 잉여금에 대한 것은 아니고 국세징수법상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
속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3) Tyler v. Hennepin County, Minnesota, 597 U.S. 1 (2023). 해당 판결문은 장효훈, 부동산

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매각대금 중 잉여금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보고서, 2023 제4호(통권 제61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31면∼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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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원고 Geraldine Tyler(이하 ‘A’라고 한다)는 1999년 미니아폴리스

(Minneapolis) 북부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그 곳에 거주하면서 관련 재산

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 후 약 10년이 지난 2010년에 A는 보다 안전한 장소

로 이주하기를 원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그 후에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

몇 년에 걸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의 체납현상이 일어나자 2015년에 비로

소 관계당국인 Hennepin County은 A의 아파트를 압류하여 강제매각절차를

개시하여 $40,000에 강제매각을 실시하였다. A가 체납한 조세채무는 아파트

관련 체납 재산세액 $2,300에 달하였고 관련 이자, 벌금, 강제매각비용 등으로

$13,200의 지불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매각대금에서 이들을 공제한

잉여금이 $25,000에 달하였지만 관계당국인 Hennepin County 등은 관련 미네

소타 주법률(Minnesota law)을 적용하여 어떤 금액도 A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2) 관련 미네소타 주법률(Minnesota law)

미네소타 주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County에서 매년 관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금의 이자(interests)와 민사제재금(civil penalties)이 발생하였다.

과세당국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체납 관련부동산에 대한 제한된 권원(the

limited title)을 취득하게 되고 체납자가 3년 내에서 체납액과 관련 이자와 민

사제재금을 완납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3년 내에 체납자가 체납액, 관련 이자, 민사제재금 등을 완납하지 못하면 3

년 후에 주정부(the State)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권원(the absolute

title)을 차지하게 되고 만약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면 이전 부동산권자는 체납

액을 상회하는 잉여금이 있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4)

4) 137 Harvard Law Review 310, 3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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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전개

2019년 A는 관계당국에서 체납 재산세와 강제집행 관련비용 등을 초과하는

잉여금을 몰수하는 것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수용규정, 제8조의 과잉

벌금 금지 규정과 실체적 적법절차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연방제1심법원에 소

송을 제기하였다.

1) 연방 하급심법원의 판결

A의 사건은 2020년 12월에 연방제1심법원에 의하여 부적법 각하 판결5)을

받았고 A가 항소하였지만 연방제2심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은 연방제1심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패소판결6)을

하였다. 연방제1심법원이 부적법각하판결을 한 주요이유는 재산권(property)의

구체적 내용은 미국의 경우 개별주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미

네소타주(the State of Minnesota)의 법률을 적용해보면 결국 원고 A는 사실

상 손해(the injury in facts)를 입은 바가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Standing)이

없다는 것이다.7)

연방제2심법원은 미네소타 주법을 적용해보았을 때 재산권자에게 적절한 통

지를 하고 체납 조세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한

위헌적 수용(unconstitutional takings)은 일어나지 않았고 잉여금을 몰수하는

것은 체납된 조세채무를 충당하려는 것이지 징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벌금(a fine)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혹한 벌금(the Excessive Fines

Cla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 연방대법원 판결

이에 A는 2022년 8월 19일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2023

년 1월 13일에 사건이송명령(certiorari)을 하였다. 2023년 5월 25일 연방대법원

은 원심인 연방 제2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는 원고 승소판결8)을 하였다.

5) 505 F. Supp. 3d 879, 883 (Minn. 2020).

6) 26 F. 4th 789, 790 (2022).

7) 미국에서의 원고적격론은 ① 사실상 피해(the injury in facts)의 존재 ②행정기관의 행위

와 피해의 연관성(fairly traceble to) ③구제가능성 (redressability) 등 3가지 사항으로 나

누어서 논의되고 있다. 김성배, 결혼이민사증발급거부에 대한 외국인배우자의 원고적격, 행

정판례연구 ⅩⅩⅨ-2(201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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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고 A는 Hennepin County가 약 $25,000 잉여금을 불법으로 몰수한 것

은 전형적인 재정적 손실에 해당하고 이것은 자신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TransUnions LLC v. Rameirez, 594 U.S.,) Hennepin

County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A가 자신의 집에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A는 여전히 재정적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유는 Hennepin

County가 A가 이러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25,000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

이다.9)

(b) 원고 A는 헌법상 수용조항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상

수용조항은 “개인 재산은 공공의 사용을 위하여 정당보상을 지급되는 경우에

만 수용할 수 있다.”(“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세금체납절차를 통한 매매의 잉여금이 수용조항

에서 보호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법(state law), 전통적 재산법 원

칙(“traditional property law principles”), 역사적 관행(historical practice), 그

리고 연방대법원의 선례(the Court’s precedents)에 달려있다. 비록 주법(state

law)이 재산권의 주요한 법원(法源)이지만 이것이 오직 하나일 수는 없다. 그

렇게 하지 않으면 주정부가 자신이 수용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전통적 재산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연방헌법상 공용수용규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역사와 연방대법원의 선례는 Hennepin County가 연체된 재산세를 받기

위해서 A의 집을 강제경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세채무를 지

급의무가 있는 재산의 초과액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사용을 위해서 개인 재산을 직접적으

로 수용하는 것에 해당한다.(Tahoe Sierra Preservation Council, Inc. v. Tahoe

Regional Planning Agency, 535 U.S. 302, 324) 정부는 납세자로부터 그녀가

부담하고 있는 조세채무를 상회하는 재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법원칙은 영국

법(English law)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기원을 대헌장(the Magna Carta)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미국 건국으로부터 새로 설립된 연방정부는 “조

세채무를 충당하기에 충분할 수 있을 만큼”(“so much of [a] tract of land . . .

as may be necessary to satisfy the taxes due thereon”) 정도의 토지 면적만

압류해서 매각할 수 있었다.(Act of July 14, 1796, §13, 1 Stat. 601) 열 개 주

정부들에서 그와 동시에 유사한 법률을 채택하였고 연방수정헌법 제14조를 비

8) 598 U.S. 631 (2023).

9)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은 너무 장문이라 연방대법원 판결문 중 판결요지(Syllabus)를 번역하

여 판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판결문의 자세한 내용은 장효훈, 앞의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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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연체된 조세채무 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의 일

치가 형성하게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 주정부들과 연방정부는 잉여금은 연체된

조세채무를 충당하기 위해서 강제매각된 재산의 재산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선례는 연체된 조세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잉여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사건에서

다투었던 법령은 법원의 강제매각에 잉여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원소유

자에 반환하는 법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도 않고 대신에 원소유자가 잉

여가치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에 대비하

여, 미네소타 주 법률은 납세자가 잉여가치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요하게도 미네소타 주 법률 자체에서 다른 많은

사항들에서는 재산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초과하는 잉여금에 대한 권한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은행이 담보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강제매각하는 경

우에는 원소유자는 잉여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산

이나 임금에 연체된 조세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잉여금에 대한 조세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정부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주정부가 수용을 할 때 정당보상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

멸시킬 수는 없다.(Phillips, 524 U.S. 167.) 연방대법원은 A가 재산세를 납부하

지 않음으로써 아파트 강제매각 대금 잉여금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했다

는 Hennepin County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포기는 재산에 대한 모든 권

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버리는 것을 요구한다.(Rowe v. Minneapolis, 51 N. W.

907. 908.) 미네소타주의 몰수관련 법률은 납세자 재산에 대한 사용이나 포기

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세금체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Hennepin County는 세금체납을 공용수용조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포기라

고 주장할 수는 없다. 관련 원심판결(26 F. 4th 789)은 파기한다. Roberts 연방

대법원장이 법관전원일치판결을 썼고 Gorsuch 대법관이 동조의견(concurring

opinion)을 쓰고 Jackson 대법관이 이에 함께 했다.10)

10) Tyler v. Hennepin County 598 U.S. 1, 3 (2023). Gorsuch 대법관의 동조의견(concurring

opinion) 혹은 보충의견의 연방수정헌법 제8조의 과잉형벌금지 조항 위반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효훈 앞의 보고서 39면∼40면 참조. 본 논문은 연방수정헌

법 제5조와 관련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 것으로 동조의견에 관한 논의는 다음 기

회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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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과연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용수용에서 재산권(property)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고 주정부 기관

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재산을 공적 목적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규제에 의해서 그 재산의 교환가치를 박탈하는 경우에도 연방수정헌법

제5조를 적용해서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Ⅲ. 규제적 수용이론의 발전과 손실보상

1. 미국 헌법의 공용수용규정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에서 “누구도 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공적 사

용을 목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11)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연방헌법에

서 공용수용의 근거조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조항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 의한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을 정당보상이라는 조건을 충

족한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것

이다.12)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목적에 대하여 공익과 개인의 사익을 비

교・형량하는 근거로 해석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평과 정의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전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을 몇몇 국민들에게만 강제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3) 연방수정헌법 제5조에 공용수용조항이 규

정된 것으로 연방헌법의 아버지들 중 한명으로 알려진 제임스 메디슨(James

11) U.S. Cons. the 5th Amendment: “…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12) 미국에서의 원고적격론은 ① 사실상 피해(the injury in facts)의 존재 ②행정기관의 행위

와 피해의 연관성(fairly traceble to) ③구제가능성 (redressability) 등 3가지 사항으로 나

누어서 논의되고 있다. 김성배, 결혼이민사증발급거부에 대한 외국인배우자의 원고적격,

행정판례연구 ⅩⅩⅨ-2(201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7면 참조.

12)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2nd Ed. 2002)(Aspen

Publishers) 616-17.

13) Armstrong v. United State, 364 U.S. 40, 49 (1960). “The Fifth Amendment's guarantee

that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taken for a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was designed to bar Government from forcing some people alone to bear public

burdens which, in all fairness and justice, should be borne by the public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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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ison)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디슨은 이 조항이 연방정부에 의한

사유재산의 직접적 물리적 수용(direct physical takings)에 적용되는 것을 의

도했었다고 한다.14) 미국이 독립하여 미국연방헌법이 제정되기 이전 영국식민

지 시대에 영국에서 공용수용 개념이 발달해 있었고 영국의 공용수용 개념이

미국식민지에 적용되다가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제임스 메디슨의 제안에

의하여 미국연방헌법에 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방수정헌법과 유사한 규정

들을 개별주 헌법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뉴욕주 헌법(the State of New

York Constitution) 제Ⅰ장 제7조 (a)에서 “사적 재산은 정당보상 없이 공적

목적을 위해 수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5) 미네소타주 헌법

(Minesota Constitution) 제1장 제5조에서도 “사적 재산은 정당한 보상이 지급

되거나 확보되기 이전에는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수용, 파괴 또는 손실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6) 알라스카 주 헌법에도 “사유 재산은 정당보상 없

이는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용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17) 물론 이러한 미국 개별 주 헌법에 공용수용 조항이 없더라도 연방수정

헌법 제5조는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개별주들에게도 적용되기 때

문에 미국의 모든 주정부와 산하기관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미국에서의 공용수용권(eminent domain)

연방헌법상 공용수용의 근거조항이 정부의 공용수용권(eminent domain)을

인정하는 근거조항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정부의 공용수용권

(eminent domain)은 구약성경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정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방헌법 규정이 없더라도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면서 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단지 공적 목적

(public use)과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이라는 공용수용권 행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18)

14) 석인선, 현대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5면 참조.

15) New York Constiuttion Article Ⅰ §7. (a)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16)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Minnesota Article I Sec. 13.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taken, destroyed or damaged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therefor, first

paid or secured.”

17) Alaska Constitution Article Ⅰ § 18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taken or damaged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부동산세 체납으로 압류・매각대금 중 잉여금 몰수와 규제적 수용 / 정하명  121

수용관련 조항은 미국연방헌법은 물론이고 개별주 헌법에도 대부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 수용(physical takings)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

다. 그러나 미국도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산업혁명을 거쳐서 선진 공업국으

로 입지를 다지고 난 이후에는 연방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규제가 더욱 많아지

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생산 및 경제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시

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의 개념이 확립되게 되

었다.

3. 미국 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관련 판례

우리나라에서 흔히 논의되고 있는 공용수용과 더불어 1922년부터 규제적 수

용(regulatory takings)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고 할 것이다. 1922년 Pennsylvania

Coal Co. v. Mahon 판결에서 홈즈 대법관(Justice Holmes)은 “재산은 어느 정

도는 규제되는 것이지만 만약 그 규제가 과도하게(”too far“) 되면 이것은 수

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19)문제는 규제가 어느 정도 과도하게(“too far”)

되면 이것을 수용(tak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판단을 결국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명확화될 수 밖에 없는 불확정 개념이라는 것이었

다. 과도하게(“too far”)를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Mahon 판결 이

후 약 56년이 지난 1978년 Penn Central Transportation Co. v. New York

City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20)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어떤 정부규제가 ①재산에 대한 영구한 물리적

18) 미국에서 공용수용은 연방수정헌법 제5조와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통합을 통하여 정부

나 공공기관이 공적 목적을 위해 사적 재산을 강제수용할 수 있는 묵시적 권한인 공용수

용권(eminent domain)과 정당보상 지급의무를 결합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하명,

미국에서의 잉여농산물처리와 규제적 수용, 토지공법연구 제73집 제2호, 한국토지공법학

회, 2016, 214면 참조.

19) “The general rule at least is that while property may be regulated to a certain extent,

if regulation goes too far it will be recognized as a taking.” 260 U.S. 393. 415 (1922).

이 사건은 당신 석탄광산으로 유명했던 펜실베니아에서 州法을 제정하여 석탄채굴 이후

에 석탄갱도가 붕괴되어 지표면의 붕괴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채굴

후 석탄의 일부분을 지하갱도에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었다. 연방대

법원은 이렇게 되면 광산회사의 석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헌법적 견

지에서 보면 석탄을 전유(appropriating)하거나 파괴(destroying)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

과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정하명, 미국에서의 잉여농산물처리와 규제적 수용, 토지공법

연구 제73집 제2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215면 참조.

20) 438 U.S. 104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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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기준(permanent physical takings)를 가져오고 ② 정부규제가 재산의 모든

유익한 사용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는

데 이것은 규제의 합리적 공익 목적, 규제의 경제적 영향, 재산권자의 합리적

기대투자 대비 실제이익, 규제의 본질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 등을 주요 분석기

준으로 제시하고 있다.21)

4. 수용시의 손실보상

규제적 수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제수단은 애초에는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는 법령, 조례 등의 무효를 구하는 방법만이 인정되었으며 직접

금전적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1987년 First English

Evangelical Lutheran Church v. Los Angeles County 판결22)에서 미국연방대

법원은 규제적 수용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금전적 손실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고 그 기준으로 자산에 대한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이 제시되었다. 문제는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완벽하게 측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고 가능하면 객관적 표준을 사용하여 공적자

금을 일반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

다고 할 것이다.23)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을 받을 권리는 연방헌법상 보

장되는 재산권의 하나로 공용수용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의

한 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24)

직접 물리적 수용이든 규제적 수용이든 그 대상이 되는 경우의 상당수는 토

지(land), 건물 등을 비롯한 부동산권(fee)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공정시

장가격”(fair market value)은 그 소재지의 주법(the state laws)에 따라 정해진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법(the state laws)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

에 의해 산정되며 감정평가사가 협의취득을 요청하면 토지권자와 정부당국 사

이의 협상절차에 의한다. 미국 전체에 권고적 표준방안으로 1970년 표준 이주

지원 및 부동산취득법(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21) 김재선, 규제적 수용 인정여부와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토지의 경제적 효용 평가기준에 관

한 최근 미국 판례의 재평가 논의-Braggs v. EAA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토지보상법연

구 제18집, 한국토지보상법학회, 146면 참조.

22) 482 U.S. 304 (1987).

23) Township of West Windsor in the County of Mercer v. Nierenberg, 150 N.J. 111, 695

A.2d 1344 (1997).

24) United States v. Miller, 317 U.S. 369, 37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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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Policies Act of 1970)에 만들어졌다가 연방법으로 편입되었다.25)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의 산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감정평가 및 협의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는 미약했지만

2009년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이후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격이 결정된 이후에도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주택평가기준(Home Valuation

Code of Conduct, HVCC)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인 연방금융기관심사위원회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산하 감정평가소위원회

(Appraisal Subcommittee)의 감독을 따라야 한다.26)

Ⅳ. 수용의 대상인 재산권

1. 부동산권(fee)

미국에서 수용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첫 번째 단계는 재산권(property)을 침

해하는 것인가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7) 연방수정헌법 제5조 수

용조항에서 말하는 재산권은 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유형적인 권리로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유형적인 것으로 개인

의 관계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권리의 총체이며,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익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보유(possession), 사용(use), 처분

(disposition)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28)

재산권에 대한 각각 분리된 권능에 대한 침해현상이 잘 나타나는 것이 1982

년의 Loretto v. Teleprompter Manhattan CATV Corp. 판결29)이다. 연방대법

원은 유선방송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지름 ½인치 이하인 유선케이블을 설치하

는 것을 재산권자가 용인할 것을 요구하는 뉴욕주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하

25) 42 U.S.C. 61.

26) 김재선, 규제적 수용 인정여부와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토지의 경제적 효용 평가기준에 관

한 최근 미국 판례의 재평가 논의-Braggs v. EAA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토지보상법연

구 제18집, 한국토지보상법학회, 151면∼152면 참조.

27) Robert Meltz, Dwight H. Merriam, Richard M. Frank, The Takings Issue, 25 (1999).

28) 정하명, 투자자-국가소송과 수용관련소송제도, 토지공법연구 제62집, 2013, 165면-167면

참조.

29) 458 U.S. 419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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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30)

규제적 수용에서 수용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정부규제가 재산권의 전체

적 내용을 모두 침해할 필요는 없다. 재산권 전체 내용 중 일부를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수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내용 중 하나가 사적 배타적 보유권(the

right of exclusive possession)이다. 이러한 사적 배타적 이용권을 박탈하는 경

우에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1)

재산에 대한 처분권(the right of disposition)도 배타적 보유권과 같은 정도

로 재산권의 본질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가 배타적 처분권을 일

부나 전부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자는 충분히 규제적 수용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32)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권(right to use his property)을

규제하는 정부의 규제 또한 규제적 수용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의 환

경이나 토지규제가 과도하여 재산권자의 재산 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

용에 해당하게 되어 정당보상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된다.33)

2. 동산(personal property)

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수용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property)에 동산(personal

property)도 그 대상이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

은 1945년 판결에서 연방정부가 General Motors社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 대

한 공용수용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부품들이 망

실된 사건에 대해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34) 이 판결은 물리

30) Erica Chee, Property Rights: Substantive Due Process and the “Shocks Conscience”

Standard, 31 Uni. of Hawaii L. Rev. 577, 580 (2009).

이 사건에 문제가 된 뉴욕주 법률은 재산권의 영구적 물리적 점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영구적 물리적 침해를 하는 것은 재산권의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재산권자는 케이블선과 케이블상자가 설치된 자기 재산의 일부분을 점유,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 수용(par se takings)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1) Marla E. Mansfield, 2004-2005 Supreme Court Review: Takings and Threes: The

Supreme Court's 2004-2005 Term, 41 Tulsa L. Rev. 243, 268 (2005).

32) Carol Necole Brown, Taking the Takings Claim: A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Survival of Takings Claims after Property Transfers, 36 Conn. L. Rev. 7, 72

(2003).

33) Rebecca Lubens, The Social Obligation of Property Ownership: A Comparison of

German and U.S. Law, 24 Ariz. J. Int'l &Comp. Law 389, 391 (2007).

34) United States v. General Motors, 323 U.S. 37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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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용에 관한 판결이지만 수용의 대상에 자동차부품이라는 동산도 그 대상

이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2015년에 연방대법원은 과잉생산된 건포도에 대한 가격안정화 정책을 적용

한 사건에 대해 건포도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규제적 수용의 대상이 되며

정부의 규제로 그 가치에 훼손이 온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

하였다.35)

3.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연방수정헌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산권(Property)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수용(takings)의 주요대상이 되는 토지, 건

물 등에 대한 부동산권(fee)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부동산의 소재지의 州法(the

State laws)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Stop the Beach Renourishment,

Inc. v. Florida Dep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판결36)에서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 주법을 적용하여 플로리다 해안에 인접한 재산권자들의 연해권

(littoral rights)은 공용수용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property)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한 것도 이러한 법리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수용대상 재산권(property)의 구체적 내용으로 개별 州

法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다른 주의 법률이나 미국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법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공용수용으로부터 재산권 보호의

초석을 마련한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을 인용하여 재산권의 구체적 내

용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37) 특히 수용대상의 재산권이 부동산권(fee)이 아

닌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5) Horne v. U.S. Dep’t of Agric. 576 U.S. 351 (2015).

36) 130 S.Ct. 2592 (2010).

37) Horne v. U.S. Dep’t of Agric. 576 U.S. 351 (2015).

“The Takings Clause provides: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U.S. Const., Amdt. 5. It protects “private property”

without any distinction between different types. The principle reflected in the Clause

goes back at least 800 years to Magna Carta, which specifically protected agricultural

crops from uncompensated takings. Clause 28 of that charter forbade any “constable

or other bailiff” from taking “corn or other provisions from any one without

immediately tendering money therefor, unless he can have postponement thereof by

permission of the seller.” Cl. 28 (1215), in W. McKechnie, Magna Carta, A

Commentary on the Great Charter of King John 329 (2d ed.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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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5월 25일 Tyler v. Hennepin County, Minnesota

판결38)을 하여 재산세의 체납으로 인한 공매의 잉여금을 재산권자에게 돌려주

지 않고 몰수하는 것을 수용(taking)에 해당한다는 법관전원일치로 판시하여

재산권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하였다. 해당판결의 원심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제2심판결39)과 연방제1심판결을 다 같이 수용대상인 재산권(Property)의

구체적 범위를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의 州法(state law)인 Minnesota주의

법률을 적용하여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실상 피해(the injury

in facts)가 발생하지 않아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것40)과는 달리 관련

연방법과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을 인용하여 재산권자에게 유리한 결정

을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과잉생산된 건포도와 관련된 사건이었던 Horne v.

U.S. Dep’t of Agric.판결41)에서의 판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두 사건의 판결

문이 로버트 대법원장(C. J. Roberts)에 의한 작성되었다는 것과 수용대상의

대상이 토지・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권(fee)이 아닌 교환가치 혹은 동산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미국의 일부학자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원래도 혼란스러

운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의 법리에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42) 재산권자의 권리 보호에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적 수용론을 직접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국세징수법

등에서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매에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자에게 반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

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매절차와 근

저당권자의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를 대비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헌법

재판소의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 사건43)상 계약보증금의 국

고귀속에 관한 분석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38) Horne v. U.S. Dep’t of Agric. 576 U.S. 351 (2015).

38) 597 U.S. 1 (2023).

39) 26 F. 4th 789, 790 (2022).

40) 505 F. Supp. 3d 879, 883 (Minn. 2020).

41) Horne v. U.S. Dep’t of Agric. 576 U.S. 351 (2015).

42) Lawrence Punoroff, the Curious Case Of Tylor v. Hennepin County, 43 Va. Tax Rev.

131, 167 (2023).

43) 헌재 2009. 4. 30. 2007헌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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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related to

the forfeitures of the surplus from tax foreclosure sale

– Tyler v, Hennepin County, Minnesota -

44)Jeong, Ha Myoung*

On May 25, 2023, the U.S. Supreme Court ruled Tyler v. Hennepin County,

Minnesota(597 U.S. 1 (2023). In the case, the plaintiff argued that retaining

the surplus proceeds following the foreclosure sale of the subject of property

tax violated the Fifth Amendment Takings Clause and the Excessive Fines

Clause. The Court unanimously ruled that it did constitute regulatory takings.

In the original judgment, the Federal Circuit analyzed the property rights by

applying the laws of Minnesota, where the real estate was located, and ruled

that it did not constitute regulatory takings.

The U.S. Supreme Court ruled Horne v. U.S. Dep’t of Agric(576 U.S.

351) in 2015, it was held that the federal government's regulation of

overproduced raisins amounted to regulatory takings. Both decisions’

holdings were written by Chief Justice Roberts. The subjects of regulations

were exchange value or personable property rather than real estate rights

(fee) related to land, buildings, etc. Chief Justice Roberts mentioned English

Laws and Magna Carta instead of local state laws to analyze the property

rights in the both cases. The both cases would be evaluated as proactive

decisions for the property holders.

Keywords : Foreclosure sale, the Surplus, regulatory taking, the property, 
just compensation 

* S.J.D., Pr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